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 : 02-2285-0417 416network@gmail.com)

제 목 [성명]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날 짜 2015. 7. 14. (총 2쪽)

성 명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에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두 명과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오늘(7/14) 박래군‧김혜진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라고 한다. 경찰은 이

들 두 명의 활동가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직

접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사건 수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

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2.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4월과 5월 벌어진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는 세월호 1주년을 전후해 정

부가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

던 때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시위는 본래 

평화적이었다. 당시에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 포괄적인 통행방해, 해산명령의 남발, 캡사이신과 물대포의 

난사 등 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란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들이 항의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불법시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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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 주도한 것은 경찰이지 두 활동가가 아니다. 

3. 경찰 자신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경찰의 행태도 잘못이지만, 더구나 불법시위를 기획한 바도, 직접 저지른 

바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속하려는 것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두 명의 활동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이들에게 해당된 구속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한 주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는 등 공개

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수사와는 하등 상관 

없는 4.16연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일 뿐이다.

4.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이 공안탄압에 일조하는 들

러리나 서서는 안 된다. 법원은 즉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끝.


